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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8월 19일, 국정원의 RCS 프로그램 사용 불기소처분 항고진행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처분검사 김성훈, 이하 검찰)은 지난 7월 23일, 2015년 국민고발인 2,786명이 <국가정보원
이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RCS : 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등 전 국정원장과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해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검
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내외의 관심이 줄어든 4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졸렬한 꼬리자르기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당시 대표고발인 8
명은 오늘(8/19)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2. 해당 고발사건은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업체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켜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RCS를 2012년부터 구매하고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5
년 7월 30일, 국민고발인 2,786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고발인 8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3.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이용해 총 213명을 대상으로 211건의 점거 및 정보를 수
집한 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악성프로그램 전달,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정보 또는 침해, 개인정보 수집)
을 인정하고, 통화내용을 수집한 19건에 대해서도 통비법위반(감청)을 인정하면서도, RCS 활용은 모두 기술개
발부서장(국장급)의 승인하에 진행되었을 뿐, 국정원장과 2, 3차장이 등이 RCS 도입 및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유출된 해킹팀의 고객별 매출현황 분석자료
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RCS 구매, 유지보수비로 사용한 액수가 68만6400유로(약 8억600
만원) 규모이다. 억대의 예산이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추진되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도저
히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술개발부서장(국장급)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RCS가 국익목적 정보활
동을 위해 사용되었고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국정원이 더이상 RCS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 전 기술개발부서장(� 뮌掠�등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할 검찰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4. 또한 검찰은 RCS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 213명에 대해서도, ‘해외 소재 외국인 206명, 해외 체류 교포(외국인)
3명, 내국인은 4명이었다’며 내국인 4명도 대북첩보와 국제범죄, 대테러와 관련되어 있었다며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
오톡에 대한 해킹기능 개발을 문의했던 점, △삼성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에 대한 해킹을 의뢰한 점, △국내 백신
프로그램인 V3의 우회를 요청한 점,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메르스 정보 링크 등
에 악성코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 이처럼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5. 수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전직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규명되고 처벌되
지 않는다면,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항고인들은 고검에서 다시 기소 여
부를 판단해 달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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